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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

체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별표 1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범위

(제4조 관련)’를 사업명으로 명시하지 말고 분야별, 사업내용별로 포괄

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 이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은 성북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

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

정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 또는 별표1에 의한 보조대상사업 범위로 한정

하려 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안의 보조대상사업 범위는 분야별 사업명(예를 들어 

김장나눔 행사, 멘토링 사업, 동절기 조류 모이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규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구정에 참여하려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어 구정 참여에 대한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인권침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구체적인 사업명은 현재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의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변화하고 있는 구정 여건

에 맞게 사업의 내용을 바꿀 수 없게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

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는 사업 분야의 내용을 좀 더 포괄

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신규 참여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사업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함.

Ⅱ. 권고의 주요 내용

○ 별표 1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범위(제4조 관련)’를 분야별, 사

업 내용별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규참여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 내용의 변화가능성을 확보할 것

 

Ⅲ.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제16

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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